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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공정책이나 사회적 갈등해결 과정에서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독점적이고 일방적인 통치에서 벗어나 그 범위 안에 포함되는 구성
원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와 협상과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거버넌스가 관
심을 받고 있다. 거버넌스의 참여자는 그 사안에 따라 중앙정부, 지
방정부, 시민단체, 기업, 각 개인들의 집합까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하지만 거버넌스의 책무성(accoutablilty)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거
버넌스’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협력의 허울 좋은
미사여구로만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거버넌스에서 민주성과
참여성, 투명성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거버넌스는 핵심이 없는 단
순한 수식어에 그치기 쉽다. 이러한 경우의 대체적인 예가 정부를
제외한 거버넌스의 주체들이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 받지 못하
고 정부에 이끌려 다니거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성공과 실패라는 양 극단의 평가를 받고 있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연구 사례로 선정하고, 이를 핵심 참여자
였던 시민단체가 탈퇴한 2006년의 갈등을 중심으로 거버넌스의 참
여성 대표성 분권화 투명성 측면에서 재분석하고자 한다. 참여성은
거버넌스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대
표성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이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의 여부이다. 분권화는 거버넌스 내에서 발언
권과 의사결정권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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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버넌스의 활동과 회의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뜻한다.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참여성의 측
면에서 지역주민과 전국단위의 시민단체가 거버넌스로부터 배제되
었다. 또한 협의회에 참여한 지역의회의원과 시민단체는 지역주민과
환경보전의 입장을 제대로 대표하는데 충실하지 못했다. 분권화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개발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발언권이 모든
참여자에게 자유롭지 못했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전원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투명성의 경우도 자료와 결과만을 단편적으
로 제시하는데 그침으로써 거버넌스 외부의 사람들이 내부의 활동
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충분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제도 측면에서는 성공적으
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민주성과 책임성을 충
분히 가지지 못했고 이를 통한 합의 형성에도 실패하였다. 제도와
운영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결국 거버넌스의 비민주적
운영은 거버넌스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실패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거버넌스가 협의
체로써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며, 이는 참여성
대표성 분권화 투명성 측면이 충족되었을 때 가능하다. 이것이 제대
로 이루어 질 때 거버넌스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얻고, 효과적인 정책을 산출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했
던 이전의 연구들과 다르게 거버넌스에 참여했던 시민단체의 탈퇴
로까지 과정을 중시함으로써 기존 평가와는 다른 분석결과를 제시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성공 사례로써 제시되고 있는
거버넌스에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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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요구되는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 의의를 갖는
다.
주요어 : 거버넌스, 민주적 정당성, 제도와 운영,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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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실제로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ODA 등과 같은 국제적 차
원의 글로벌 거버넌스부터 복지정책과 대북정책 등의 국가적 차원
의 거버넌스, 그리고 하천복원과 마을재구성 등의 지역적 차원의 로
컬 거버넌스까지 여러 층위에서 거버넌스가 시도되고 있다. 이같이
거버넌스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이슈에 관련된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이 해결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근원적인 대안을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그 해결
책에 대한 반대여론의 등장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자
세히 설명하자면, 기존 정부의 행위가 통치 즉 위계적인 관료제와
상명하달 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일반시민들과
의 갈등과 괴리 혹은 단절이 발생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던 반면에
거버넌스는 정책형성이나 결정 등 여타 정부의 행위에 정부구성원
뿐만이 아닌 그 외의 여러 구성원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결정구조과정을 거친다(Hirst, 1994; Sørensen and
Torfing, 2003; Stoker, 1998). 이때 정책 구성과정은 어느 한쪽의 일
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논의와 상호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데(Kooiman, 1993; Rhodes, 2000, Ansell
and Gash 2007), 이는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반영되고 수렴되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대의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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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주권자의 소외나, 주권자와 대표자 사이의 소
통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그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지지 속에, 거버넌스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었을 때 대의민
주주의의 대안으로서 참여와 숙의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하는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본 논문은 시화호의 수질
과 개발 문제에 대한 갈등해결을 다루었던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
회>라는 거버넌스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
자 한다. 본 논문은 거버넌스의 핵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직접
참여와 구성원들이 숙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과정의 실
현에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거버넌스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거버넌스가 대
의민주주의를 보완하며 숙의민주주의로서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은 시화지속가능발전
협의회 거버넌스의 민주적 운영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한편,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성공한 거버넌스라는 평가와 실패
한 거버넌스라는 비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정부와 여러 연구
들로부터는 성공적인 거버넌스 사례로 평가 받고 있으며, 2007년에
는 그 활동을 인정받아 민관협력포럼(국무총리실 주관)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 거버넌스가 활성화되기 이전인 2004년
부터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협의체를 구성
하여 문제 사항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시화지속가능발전
협의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
해 냄으로써 다른 거버넌스 기구들에게 성공 사례로써 제시되어 왔
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평가와 상반되게 실패한 거버넌
스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 특히 거버넌스의 민주적 정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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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거버넌스 운영 중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
회 내에서의 협의가 불합리하게 진행되면서 참여 시민단체 중 일부
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것이 논의되지 않자 이들이 협의회를 탈퇴
했고 그 후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반대하는 다른 단체를 구성
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또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현재도 운영
되고 있지만 그 당시 탈퇴했던 시민단체와 대립각을 유지하고 있고,
이후에 거버넌스 구성원에 있어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그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관해 어떠한 이유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
회란 동일한 사례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표적인 사
례로서 선정하고 2006년 6월에 발생했던 시민단체의 협의회 탈퇴
사건을 중심으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거버넌스의 참여성 대
표성 분권화 투명성 관점에서 재분석하고자 한다. 시화지속가능발전
협의회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거버넌스의 민주적 정당성을 분석하
는데 도움이 된다. 민주적 정당성을 분석할 명확한 이론적 틀을 구
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동일한 거버넌스에 관한 상반된
평가는 무엇이 다른 평가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주장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제도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일지 몰라도 실제 운영에 있어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으로써 합의 형성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제도와 운영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결국 거버넌스의 비민주적 운영은
거버넌스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거버넌스의 실패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논문
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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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거버넌스의
경우 대의제에서의 회고적 책임성과 같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또한 덴마크의 문화의 집1) 사례에서 살펴 볼 수 있듯
이 네트워크의 폐쇄성과 배제성으로 인해 민주주의 결핍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Sørensen and Torfing, 2003). 따라서 거버넌스는
그 운영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해당 사안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포
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참여하는 이들이 해당 사안에 영
향을 끼치거나 영향을 받는 자들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거버넌스의 협의 과정에 있어서 참여하는 이들이 발언권과 의
사결정권에 있어서 공평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
막으로 협의 의제와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결과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해할 수 있도록 그 협의 과정도 공개될 필요가 있다.
1) 협력적 네트워크에 기초한 거버넌스로서 지방정부를 비롯해 산업계, 실업인(實
業人)단체, 문화 엘리트, 일반 주민들이 상당 기간 협의를 거쳐 ‘문화의 집’을 건
설 한 사례이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논의를 나누었다는 점과 참여와 토
론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성공적 거버넌스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권력의 행사 면에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일반
의 집합된 이익과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non-decision), 해당 참여자들의 일반
이익만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문화의 집 건설이 민주적으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키에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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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가?
대표성
구성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분권화
협의에서의 발언권과 의사결정권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투명성 거버넌스의 활동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가?
제2절 연구 목표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성공적 거버넌스로 평가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과 다르게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음을 참여성·대표성·분권화·투명성을 통하여 드러내고
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제도나 그를
통한 외피적 결과에만 주목하여 이를 구성원 간 협의가 잘 이루어
진 성공적인 거버넌스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은 바람직한 거
버넌스란 단순히 제도나 결과로만 평가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
다.
[표 1] 거버넌스 분석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화지구의 환경문제와 시화호 간석지
개발 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시민·환경단체, 전문
가, 관련부처(국토해양부·해양수산부·산업자원부·경인지방환경청) 및
지자체(경기도·시흥시·안산시·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 2004
년 1월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서, 정부가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
여 2008년에 공식기구화 하였고 현재까지 운영이 계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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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위
에서 언급했듯이 이 사례가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로 제시되는 동시
에 한편으로는 실패한 사례로서, 그리고 우려할 만한 사례로서 제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로 정부에 의해서 성공 사례로 평가
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 의해서는 실패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
리고 학계의 경우에는 이 사례를 다루고 있는 논문들 중의 다수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성공적인 거버넌스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2006년 6월에 시화 MTV 사업 용역안 승인을 문제로 시
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에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이후 이것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사태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2006년 6
월, 개발 용역안 승인이 회의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각 단체의 의
견을 합의하여 시민단체 전체의 의견으로 제시하던 기존의 방법2)에
서 벗어나 몇몇의 시민단체가 용역안에 반대하는 다른 시민단체의
의견을 배제하고 이에 찬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협의회 내에서 용
역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갈등으로 인해 협
의체에 참여하고 있던 시민단체 중 일부가 항의를 했지만 이것이
받아지지 않자 반발하여 탈퇴하였고, 이후 탈퇴한 시민단체와 그 동
안 거버넌스에 참여하지 못했던 시민단체가 새로운 반대대책위를
설립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
하고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용역안에 찬성함으로써 개발에 대
한 진행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었고3), 시민단체가 이를 반대하면서 그
2) 예를 들어 협의회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 시민연대회의를 통해 사전
에 의견을 수렴·조율하여 회의에 참여했고 회의 시 논의된 내용이나 결과에 대
해 다시 함께 논의, 검토, 협의하는 방식을 취했다.(정규호, 2007)
3) 일부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이들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
회의 최종적 승인이 정부가 진행하는 개발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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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 진행으로 마무리 되었다.
시화 MTV 개발안(북측개발안)은 송산그린시티 개발안(남측개발
안)과 더불어 시화 간석지 개발에 있어 핵심 안건이었다. 애초에 시
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도 이러한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정부와, 개발을 반대하던 시민단체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여 새로운 합의를 제출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러
한 개발안이 제대로 된 합의를 거치지 않고 최종적으로 통과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였고, 이것이 거버넌스 내에서 논의되지 않자
이에 대한 항의로 일부 시민단체가 탈퇴하였던 것이다. 이후 시화지
속가능발전협의회는 탈퇴한 그룹을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이
어나가 MTV 사업안을 비롯한 여러 개발 계획안을 확정하였다. 하
지만 이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대책위가 꾸려졌고, 이 단체가 개
발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시화호 관련
모든 계획안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속에서 합의되었고, 실질적
인 개발안으로 확정되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시화MTV
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해체되었다. 그러나 2006년 당시의 갈등
은 해결되거나 봉합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당시 대립했던 시민단체
들은 여전히 분열된 상황 속에 놓여있다.4)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
회의 운영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 할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가
탈퇴한 2006년의 갈등을 중심으로 거버넌스의 운영 과정을 살펴보
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이해관계자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문제 개선과 시화지구 개발안에 대하여 논의하
는 곳이지 결정기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4) 당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시민연대회의의 단체로 참가했다가 2006년 6월
용역안 잠정합의에 반발하여 협의회를 탈퇴하고 MTV 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에 참가한 한 시민단체와의 인터뷰(201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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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포괄적 참여, 중립적인 토의구조, 회의결과의 공개, 학습기제 등
의 틀로 분석했다면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관
점에서 대표성·참여성·분권화·투명성이란 틀로 시화지속가능발전협
의회를 재분석하여 그 한계를 도출할 것이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재분석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
던 이전의 연구들과 다르게, 거버넌스에 참여했던 시민단체의 탈퇴
로까지 과정을 중시함으로써 기존 평가와는 다른 분석결과를 제시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성공 사례로써 제시되고 있는
거버넌스에 민주적 정당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의의를 갖는다.
- 9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제1절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다(Rhodes,
1997; Pierre, 2000; Amin and Hausner 1997; Jessop 1999; Stoker,
1998; Ansell and Gash 2007; Hirst, 1994).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등
장한지는 몇 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개념에 대한 정의는 명확
하지 않다. 하지만 각 시대별로 거버넌스의 의미변화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197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거버넌스는
주로 통치(government)에 대한 유의어로서 사용되었고 국가의 관리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용어였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국제기구들
이 이 용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국가차원의 발전과 통합을
다루는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다. 특히 국제연합(United Nation)이나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거버넌스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면서 국
제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개념이 발달하고 세계 각 국으로 거
버넌스 논의가 확대되었다. 한편 1990년대에는 거버넌스 개념이 시
민사회로 확장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형성이라
는 민주주의적 특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시민사회를 포함하게
된 거버넌스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
주의를 가능케 하는 대안으로서 2000년대 이후 그 개념이 지속적으
로 확장되고 있는데, 특히 국제 NGO를 거버넌스의 주요한 행위자
로 포함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심화와 더불어 국내의 각 지방자치
단체와 시민사회 간의 지역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로의 확대가
- 10 -
두드러지고 있다.5)
거버넌스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크게 최광의·광
의·협의의 측면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다(이명석 2002). 우선 최광의
의 측면에서 거버넌스는 누가 어떤 종류의 권한을 소유하는지, 그리
고 구성원들 사이에 어떠한 권리와 의무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규정
하는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Rhodes(1997)는 기업지배구조, 좋은 거
버넌스, 신공공관리론, 신정치경제, 국제적 상호관계, 사회-사이버네
틱 체계, 네트워크의 7가지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광의
의 정의로써 정부와 관련하여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제로서 거
버넌스를 의미한다. 여기서 거버넌스는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제도와 비공식적인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Pierre(2000)는 거버넌스는 사
회체제 조정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것으로써, 정책 결정
과 집행과정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았고,
Williams(2001)는 거버넌스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정책목표를
조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정책을 평가 및 환류하는 등의 메타정책
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재무·인사·정보·자산관리·목표관리 등 정부조
직의 관리방법으로써 관료와 시민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정책, 정부의 구조, 업무수행 방법 및 역할과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특징을 갖는다(Heinrich and Lynn 2000). 세
번째는 협의의 정의로써 ‘신거버넌스’로서의 거버넌스이다. 이는 무
중심사회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원심모형의 거버넌스로, 시민의 역할
5) 한편 이러한 흐름에 대해 Jessop(1999)은 거버넌스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기보
다는 이미 예전부터 국가나 시장기제와는 별도로 존재해 왔던 자연스러운 조정
양식의 원형이며, 이것이 기존의 국가 중심의 위계적 조정양식이 한계를 드러내
는 국면에서 논의의 초점을 독립된 행위자들로 구성된 조직들 간의 논의와 상
호협력의 과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재 주목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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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비자에서 주인으로 재정의하며, 정부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내
포한다(Amin and Hausner 1997). 여기서 거버넌스란 시장의 무정부
상태와 조직 계층제의 대안적인 형태의 조정 기제로서 법적·공식적
인 통제권한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구성원·단위 간의 갈등
을 해결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가장 중
요한 특징은 네트워크, 비공식적이고 유동적인 존재, 구성원들의 빈
번한 교체, 모호하게 규정된 권리·의무관계이다. 네트워크는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정부와의 협상의 결과로 형성되며, 정부와의 공식적
인 파트너십과는 개념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한편 Hirst(1994)의 논의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다음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로 불
리는, 경제 발전 영역에서의 국제간 발전기구를 의미한다. 둘째는
국제적 기구와 레짐을 의미하는 거버넌스다. 국제통화기금(IMF), 세
계은행(WB), 그리고 국제무역기구(WTO)가 대표적인 거버넌스다.
셋째는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거버넌스다. 경제의 영역에서 회사
가 CEO와 이사회만으로 운영하지 않고 주주들과 함께 주요 사항을
진행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서의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이는 크게 두 방향으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공공부문의 민영화고 둘째는 민간기업 운영방식
의 도입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민의 관계가 기존의 복지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로 바뀌게 되었다. 다
섯 번째는 네트워크, 파트너십, 심의 포럼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
로운 공동 행동과 관련된 거버넌스이다. 여기서 거버넌스는 중앙집
권적이고 위계적인 기존의 정치 체제, 대표제의 한계 등의 폐해로부
터 이를 해결할 대안 개념으로 발전한 것으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행위자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거버
- 12 -
넌스는 정책의 정당성을 만드는데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포함하
고 북돋우는 역할을 한다. 그 차원과 범위는 매우 다양한데 도시,
직장, 산업 분야 그리고 행위자는 노동조합, 결사체, 협회, 회사, 시
민단체, 지역 대표자, 사회적 기업가, 지역조직 등으로 매우 다양하
다.
본 논문에서의 다루고자 하는 거버넌스는 협의의 거버넌스로서
Hirst가 정의한 다섯 번째 개념의 거버넌스와 동일하다. 경제나 행
정적 분야에서의 거버넌스 또는 국제적 차원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는 달리 공공정책이나 사회의 갈등해결 과정에서 기존의 정부 중심
의 독점적이고 일방적인 통치를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이 서로의 의
견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와 협상과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
호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거버넌스가 본 논문에서 정
의하는 거버넌스이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민주적 관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Hirst, 1994). 표1은 이러한 거버넌스를 행정과 신공공관
리의 영역에 한정하여 해석한 것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한편 Stoker(1998)는 거버넌스의 이론화에 관해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우선 거버넌스란 정부를 포함하지만 동시에 정부
를 넘어서는, 복잡한 기구들과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의사결정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존의 정
부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사용되는 규범적인 규준들로 거버넌스를
설명할 수 없다는 딜레마를 갖는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거버넌스는 사
회적, 경제적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서 경계와 책임성의 불명확함을
인식한다. 기존의 정부가 두 분야를 분리하여 다루면서, 중첩되는
부분에 접근하는데 한계를 가진 반면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 그리



































































출처: UNDESA(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2005)
[표 2] 거버넌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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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다. 하지만 여기서 제기되는 비판은 다양한 행위자와 조직이
참여하면서 문제가 잘못되었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모호하
다는 것이다. 셋째, 거버넌스는 연대행동에 있어 기구들 간에 권력
의존(power dependence)관계가 존재한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형태
의 파트너십을 포함하는 상호의존적인 과정이며, 여기서 각 조직들
은 거버넌스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조직들과 상호 협력해야 한
다. 이를 위해 각 조직의 자원을 교환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다. 하
지만 이러한 권력의존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산출하여 악화시킨
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넷째, 거버넌스는 행위자의 자
율적인 자치 네트워크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주요 참여자들 사이에
서 통제되는 자주적인 조직 시스템은 정부가 부과하는 규제보다 더
욱 효과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거버넌스는 책무성의 결핍이
라는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책무성의 결핍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
는데 하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인적 수준에서, 다른 하나는 네
트워크에서 배제된 수준에서 나타나게 된다. 다섯째, 거버넌스는 정
부에게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조정하고 지도하는데(steer and
guide) 새로운 기구와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상과 같은
Stoker의 주장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기존의 정부가 경험하지 못했
던 새로운 방식임과 동시에 기존 정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
로운 기구이다. 하지만 동시에 정당성과 책무성의 결핍이라는 문제
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다음절에서는 거버넌스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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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거버넌스의 민주적 정당성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는 만큼 거버넌스의 민주적 정당성
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Sørensen and Torfing, 2003;
Rhodes, 2000; Keohane, 2005; Hirst, 2000; Peters, 2000). 거버넌스
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보완으로서, 기존의 정부 중심의 일
방적인 통치를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의를 통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기제라는 점에
서 주목 받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의 주권자인 인민과 대리인으
로서 선출된 대표자 사이의 간극은 필연적이라는 점에서, 거버넌스
는 이러한 간극을 특정 상황에서 이해관계자의 직접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이러한 특징은 정부와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강화시킨다. 하지만 동시에 거버넌스는 그 스
스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제를 명확하게 가지지 못함으로써
산출된 정책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기도 한다.
Keohane(2005)의 경우는 거버넌스를 규칙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
주어진 활동의 영역 안에서 권력의 행사 등으로 정의하면서, 거버넌
스가 활동함에 있어 반드시 일반적인 동의를 통한 권위를 얻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규칙들이 정당성을 가
지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형성되고 민주적 원
리에 적합해야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세계은행
의 경우에는 거버넌스란 시민 또는 그들의 대표자가 요구하는 공공
재나 기타재화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투명하고 공정
하게, 책임성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공공조직의 제도적 능력이라
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거버넌스 개념에 있어 효율성, 투명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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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책임성이 그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수요소임을 의미하
는 것이다(키에르, 2007).
거버넌스에서의 정당성 문제는 주로 민주성과 효율성의 결핍으로
부터 발생한다. Scharpf(1997)는 정당성을 투입 지향적과 산출 지향
적으로 구분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데 유용하다(키에르, 2007). 투입 지향적
논의는 집단에 부과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수에 의해 수용된 민
주적 절차가 설정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산출 지향적 논의는 효
과적 정책은 공동선에 부합할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
에서 실질적 기준에 초점을 맞춘다. 즉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성뿐 아니라 민주성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버넌스의 민주적 정당성은 그 자체가 바람직하다는 규범적 의미
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확보하여 효과적
정책 산출을 가능케 하는데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렇다면
거버넌스가 그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은 다양한 주체의 참여이다. 거버넌스를 구성함에 있어서 포괄
적인 참여자들로써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책임
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상
황에서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밝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Rhodes, 2000). 어떤 행위에 대해 책임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설명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Bevir, 2007). 따라서
거버넌스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책임성의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 결핍의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협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네트워크의 폐쇄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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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주주의의 결핍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책임성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거버넌스의 민주성을 약화시킨다. 포괄적 이해관
계자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일반적 의사를 바탕으로 하여 협의를 진
행해야 하지만, 이는 종종 어떤 집단이나 개인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기 때문이다(키에르, 2007). 또한 거버넌스에 참여한 이
해관계자들 간의 이익 경합성이 약화되고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내
부의 결합된 이익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폐쇄성과
배제성은 거버넌스의 민주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Sørensen and
Torfing, 2003). 이 경우에는 거버넌스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분권화를 촉진하고, 거버넌스의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정치체제인 대의민주주
의에서 정부와 의회는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됨으로써 대표자
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대표자들은 선거를 통해 공약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선거결과를 통해 유권자들이
그들의 공약을 얼마큼 선호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은 선
거를 통해 후보들을 파악하며 대표자를 선출하고 동시에 재평가를
거친다. 이러한 회고적 책임성은 대의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
게 한다. 그러나 거버넌스의 경우는 위와 같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
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가 결여되어 있다.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참여자들은 선출직도 아니며, 투표도 거치지 않기 때문이
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가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이들이 대다수 시민
이나 국가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을 거버넌스를 통하여 추
진할 경우, 그것의 민주성과 책임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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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우선 거버넌스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다. 이를 통해 정보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네
트워크의 폐쇄성과 배재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Bevir, 2007). 다음으
로는 시민이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주장을 투입할 수 있는 여러
방식의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론 조사나 초점 집
단 조사, 공론 조사6), 주민공청회 등은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 외부
의 의견을 거버넌스 내에 민주적으로 투입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욱이 최근 인터넷 기술과 기기의 발달로 스마트폰이 보
편화되고 SNS 등이 활성화 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한 정보공유
와 의견수렴, 정책 시뮬레이션 등도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임은
선, 2013).
특히 세계 각 지역의 대중 민주주의(popular democracy) 사례7)를
연구한 Wainwright(2003)은 이러한 참여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6가지 요인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거버넌스
의 정당성 획득방안에도 유사한 함의를 제공한다. 우선 참여의 개방
6) Fishkin(1991)이 제시하는 공론 조사(deliberative poll)의 경우는 일반 대중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할 기회를 준 후에 여론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에
서 특징을 갖는다. 이 기법은 우선 소규모의 표본에게 주어진 주제에 대한 다양
한 의견을 접하도록 한 후에, 표본이 문제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한 상태에서 집
단 토론을 전개한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 그에 대한 개별적 판단을 내리도록 한
다. 공론 조사의 특징은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여론조사를 할 경우 일반 여론
조사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의사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7) Wainwright(2003)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참여예산제도), 영국의 루튼(NDC
프로그램과 지역 공동체 주도 재생)과 뉴캐슬(노동조합과 지역주민의 공공 서비
스 민영화 저지) 그리고 이스트 맨체스터(NDC 프로그램과 지역 주민의 공공 서
비스 운영), 노르웨이의 트론헤임(지자체 실험모델을 통한 민영화 저지), 이탈리
아의 그로타마레(주민 참여방식의 도시계획), 스페인의 세비야(브라질의 참여예
산제 도입) 등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과 조직들이 직접 참여한 사례들을 분
석하여 이를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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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다. 비록 소수만이 참가하더라도 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
에게 그 토대가 열려있어야 한다. 둘째로, 공개적으로 협상하고 서
로 동의한 규칙들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 이러한 규칙들은 투명성·
공개성·정규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국가에서 독립된 참여적
과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지식의 진정한 공유가 이
뤄져야 한다. 여섯째, 겸손하며 권력을 공유하는 형태의 리더십이
존재해야 한다. 위의 조건들이 실현될 때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합
의한 결정이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거버넌스에도 유사
하게 적용된다.
제3절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4년 6월까지 사회과학 분야에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다
루고 있는 논문은 대략 20개 내외다. 그 중 이를 거버넌스로 다루고
있는 논문이 13개이며, 이 경우 행정학 분야의 논문이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들 중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실패
한 사례로 보는 경우는 1건에 불과했으며, 2건만이 시화지속가능발
전협의회에서 일어났던 갈등을 논문의 주제로 다루고 있다. 나머지
논문들은 모두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성공적 거버넌스로 분석
하고 있다.
협의회 내부의 갈등으로 시민단체가 탈퇴한 2006년 이후에 시화지
속가능발전의회를 다루고 있는 논문들 중 최근의 것을 중심으로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홍성만·이종원(2009)는 시화지
속가능발전협의회를 일종의 숙의기제로 파악하고, 개발과 보존이라
는 이슈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과 학습을 통해 합의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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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를 제도해 나갔다는 점에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성공적
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논문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숙
의 거버넌스 모델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존 거버넌스 논의에 새
로운 시각을 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
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일반적 장점들은 다룬 반면 시화지속가능발
전협의회에서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
의는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
최세광(2012)은 공공갈등 관리 기제로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거버넌스 제도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갈등해결의 평가기준인 수용성과 지속성, 관계변화를 적용하여 분석
하였다. 이 논문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만장일치라는 의사결
정 형태를 적용함으로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을 도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시기 상 2012년도
에 작성되었고, 내용 상 시화호 개발 초기 정책부터 다루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2006년, 시민단체 일부가 거버넌스 협의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탈퇴한 갈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거버넌스에서 구
성원의 행위와 관계보다는 정책 자체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문태훈·이재준(2012)의 경우는 기존 연구와 달리 시화지속가능발전
협의회를 환경문제 해결기구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또한 분석방법으
로 문헌자료, 개방형설문조사, 심층면담의 삼각측정을 활용함으로써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보다 다층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
다. 특히 인터뷰의 내용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사안에 관한 찬반입장
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거버넌스가
아닌 환경문제 해결기구로서 한정한다는 점에서 관점에 차이를 갖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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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선권(2007)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심의민주주의로서
의 거버넌스 모델과 거리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논문은 시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맥락, 구성, 참여자들의
주장들과 논쟁, 의사소통의 조절 양상 등을 다루어봄으로써 이것이
그 내재적 결함으로 인해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한다.8)
그러나 마강래·문태훈(2012)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다층적 거버넌스로 보고, 이 거버넌스가 갈
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평가한다. 이 논문은 협
의체의 공과(功過)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시화지속가능발전협
의회의 갈등 양상을 고찰하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협의체 이해관계
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시화지속가능발전협
의회의 갈등 조정 역할을 평가하였다. 이 논문은 시화지속가능발전
협의회를 거버넌스의 성공사례로 다루고 있는 논문들과 달리 시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발생했던 갈등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 의의
가 있다. 또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내부자
의 생각과 평가를 직접 알 수 있게 해준다. 특히 개발사업의 갈등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시각차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보다 다각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가
2010년 당시의 구성원이었고, 따라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탈
퇴한 이들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비록 이를 고려하여 협의
8) 저자는 특히 다른 연구들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거버넌스 내 인적 구성을
비판하고 있는데, “하버마스의 ‘체계’와 ‘생활세계’ 혹은 루만의 ‘기능적 체계들’
과 ‘사회운동’ 간의 관계라는 사회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민운동’을 대표하
는 새로운 행위자들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은 공동위원장 1인과 지역시민환경
단체 7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는 오히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조직의
안정과 존속, 기존의 정책결정 관행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잠재적인 위협세력을 포섭하는 제도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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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외부 인사를 2차 면접에 포함시켰지
만, 당시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논지의 주요 근거는 이해관계자가 포괄적으로 참여하고,
전원합의라는 의사결정구조를 택하고, 전문성 함양을 위해 학습 기
제를 이용하며, 회의 결과를 공개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2006년의
갈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참여의 다양성, 참여율, 네트워크의 폐
쇄성과 배제성, 불완전한 전원합의, 발언권의 배분과 수용정도, 전문
성의 차이, 불투명한 회의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된
다.
제4절 연구 분석틀
본 논문에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분석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대안적 틀은 참여성 대표성 분권화 투명성이다. 시화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존의 연구들은 시화지속가능발
전협의회를 주로 이해관계자의 포괄적 참여, 중립적인 토의구조, 회
의결과의 공개, 학습기제 등의 틀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요
인들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미진한
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헌 검토를 참고하여, 기존
의 틀에서는 논의되지 못했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대안적
틀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거버넌스적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참여성은 거버넌스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이 참여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대표성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이
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의 여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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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권화는 거버넌스 내에서 발언권과 의사결정권이 공평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투명성은 거버넌스의 활동과 회의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뜻한다.
[그림 1] 거버넌스 분석 틀
본 사례의 경우 참여의 면에서 다층의 이해관계자가 구성원이 된
것은 맞았지만, 지역주민9)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과
참여한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지역의 시민단체만 참여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시민단체는 처음부터 참여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이 지적
9) 지역주민으로서 그 대표성을 가졌다고 하여 각 지방 시의회의원 3명이 민간부문
지역주민 의원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시의회 의원들이 거버넌스 내에서 지역
주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박태순, 2007; 정규
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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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참여를 원하는 자들을 거버
넌스 안으로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고 참여율 면에서도 그 수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네트워크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고착화가 심해지
면 집단사고가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거버넌스는 포괄적인 이해관
계자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나타나는데, 위의
경우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다음으로는 전원합의에 대
한 비판이다. 의사구조는 전원합의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지만 실
제 시민단체가 탈퇴하게 된 갈등이 여기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자
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제기를 하는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회의가 진행되었고, “개발규모를 합의할 당시 시민단체들은 내부에
서 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안산시도 탈퇴한 상태였고 시민단
체에서 추천한 위원도 분명 반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무시하고 잠정합의가 되었다.”10) 외적으로는 전원합의체라고 선
전하고 내부에서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
은 것이다. 전원합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원이 합의할 수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다. 결과만 전원합의이고 과정이 그렇지 못하다
면 전원합의는 허울뿐인 좋은 규칙에 불과하다. 학습기제의 경우에
도 두 가지 비판이 제기되는데, 우선 그 효과에 관한 비판이다. 개
발 사업에 관한 논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몇 번의 학습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개발 전담자들인 정부 측에 비해 시민단체의 그 분야에 대
한 전문성은 낮은 경우가 많다. 또한 상반되는 주장의 전문가를 통
한 양방의 학습이 이루어지곤 했는데, 이 경우 각각 지지하는 입장
의 전문가와 그룹이 친밀한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전문가라 할지라
10) 시화MTV 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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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마강래·문태훈,
2012). 마지막으로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는 점이다. 회의 결과의 공
개는 투명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의 질
또한 그러하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단편적인 결과들로만 써진 회의
문은 거버넌스 구성원이 아닌 경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있
어 어려움을 수반한다. 또한 회의 과정에 대한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버넌스의 경우 그 안에서 합의도 중요하지만 합의에 이르
는 과정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참
관의 경우도 투명성을 제고하기는 그 또한 제약이 있다는 점이 문
제로 제기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참여성 대표성 분권화 투명성의 4가지 대안 틀
을 이용해 기존 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았던 요인들을 살펴 볼 것이
다. 본 논문은 기존 문헌검토,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부자료(회
의자료, 회의결과, 자료집)검토,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부처·
시민단체의 자료 검토, 언론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필요
한 부분에서 관련 당사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위에서 언급
했듯이 시민단체가 탈퇴한 2006년의 갈등을 거버넌스 운영의 핵심
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버넌스





제1절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형성 배경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둘러싸고 한국수
자원공사와 시민단체 간에 대립이 첨예해지자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정부와 시민단체가 이를 함께 논의해보기 위해 2004년에 구성한 협
의체이다. 시화호11)는 군자만 지역을 간척지화하면서 만들어진 호수
인데, 수질오염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그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더욱이 지역의 생활폐수를 비롯해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폐수가 유입되면서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
11) 시화호는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에 둘러싸인 인공호수로 1970년부터 계
획된 반월특수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되었다. 대단위 간척종합개발 사업의 일
환으로 1987년 4월에 시작한 시흥시 정왕동·오이도와, 안산시 대부동 방아머리
를 잇는 시화방조제 공사가 1994년 1월에 완공되면서 생성되었다. 시화방조제의
길이는 12.7㎞이고(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구 2단계 개발기본구상, '98.5), 형성된
호수면적은 43.80㎢이며 시화호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역의 범위는
476.5㎢이다. 시화호의 총저수량은 332백만 톤, 관리수위는 -1.0m, 최대수심은 1
8m에 달하며, 해수유입량은 380백만 톤/년(해수유통 30백만 톤/일중 100만 톤
순수유입, 체류일수 300일)이다.(건교부,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 '06.5) 시화호는
본래 간척지에 조성될 농지나 산업단지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담수호로 계획
되었다. 하지만 방조제 완공 이후 시화호 유역의 공장오폐수 및 생활하수의 유
입으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어 1997년 이후 해수를 유입하기 시작했고 2000년
12월에 정부는 시화호의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화를 확정하였다(http://shihwa
ho.kr/location.php-국토해양부 시화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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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악취가 심해지는 등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결국 호수의 물
을 바다로 방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단기적인 수질
의 개선만 가져오는데 그쳤다. 따라서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져 지역사회의 불만이 높아져갔다. 더욱이 시화호 수질의 악
화로 인해 농림부는 시화호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을 포기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
부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
에 지역시민단체를 중심으로 1999년 시화호시민연대회의12)가 조직
되어 시화호 환경개선에 나서기 시작했다.
시화호시민연대회의는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시화호 생
태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안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워크숍, 주민공
청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시화호 문제를
공론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시화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점을 폭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시화호 정책 실패에 따른 피해와 법적 대응
방안 모색을 하는 등 정부를 대상으로 시화호 문제에 접근하기도
하였다(박선권, 2007). 시민연대회의는 소속 단체의 지속적인 대책회
의와 워크숍을 통해 시화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고, 시화호와 주
변공단을 중심으로 피해 및 오염조사 활동, 무단방류저지, 조사감시
활동 등 시화호 환경 개선 활동도 활발히 펼쳤다.
하지만 시화호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정부
보다는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
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화지역에 대한 새로운 개발계획13)이 수립
12) 시흥환경운동연합, 시흥YMCA,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안산 YMCA, 안산
환경운동엽합, 안산경실련, 안산 YWCA,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YMCA, 화성연안문화환경연대
13) 13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시화정책협의회’에서 ‘시화호종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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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개발의 내용은 시화지구 북측간석지에 멀티테크노벨리
(MTV)라는 대규모 상업·공단지구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즉
각 지역주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시화호시민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개발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였다. 수자원공사와
정부는 계획에 따라 개발을 진행하려 하였지만 시민단체의 거센 반
발에 이를 지연할 수밖에 없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시민단체는 시
화호 환경개선 운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
었고, 따라서 정부도 이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한 각 지방자치단체도 시화호 개발방안에 대하여 각 시의 이해에
따라 의견 차이를 보였다(문태훈·이재준, 2012).
계속되는 대립으로 난맥상에 있었던 시화호 문제는 당시 개발을
맞고 있던 건설교통부가 지역시민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시화호시민연대가 이에 3가
지 전제조건14)을 제안한 후, 이것이 합의되면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구성 되었다. 즉, 시화호 문제에 일차적
인 책임을 가지고 있던 정부가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
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미 착수 단계에 와 있는 정부의 개발계획
을 물리력으로 무산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지역 현
안인 수질 및 대기오염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기해
야 하는 부담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이 상호
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시화지역 환경개선과 친환경
적 첨단복합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북측 간석지 317만평에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Multi-Techno Valley)를 조성하고, 수도권 관광, 레저 공간 등을 고려하여 남
측간석지에 1720만평의 송산그린시티를 만들며, 대체에너지 확대와 시화호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방조제 지역에 시화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 등이 있다.(정규
호, 2007)
14) 민간시민단체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논의결과는 대중에 공개하며, 다수결이 아
닌 합의제로 운영할 것이 그 전제조건이다(문태훈·이재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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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986.12 시화지구 착수(시화공단, 방조제)
1994.01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완공(시화호 간석지 생성)
1996.07
환경부, 수질개선대책 발표(2005년까지 약 4,500억원 투입계
획)
1996.12 시화지구를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
1997.03 시화방조제 배수갑문을 개방하여 해수 유입
1998.06 건교부, 북측간석지 323만평 개발계획(안) 수립
1998.11 반월특수지역15) 확대 지정(시화호, 남 북측간석지)
1999.03 12개 단체 시화호 시민연대회의 결성
1999.05 시화 남측 간척지에서 공룡알 화석 발견
1999.09 감사원, 시화지구 종합계획 수립 통보
2000.03
문화재청, 공룡알 화석 발견지역 480만평을 천연기념물 제414
호로 지정
2000.09 시화지구 정책협의회 구성
2000.12 정부, 시화호 담수화 공식 포기 발표, 해수호로 관리 확정
2001.07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수립 용역착수(국토연구원 외 6개 기
관)
2001.08 해양수산부, 시화호 종합관리계획확정('06년까지 7,451억 투
결합 되면서 갈등과 대치 상황에 놓여 있던 정부와 시민단체가 협
의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합의하게 된 것이다(정규호, 2007; 박태순,
2007).
[표 3] 시화호 관련 연혁





경기도 의회 시화호 북쪽 317만평 개발 사업(시화멀티테크노
밸리) 반대 결의
2003.10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작성 요청
2003.12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 공청회개최(국토연구원)
2003.12 시민연대회의가 정부측에 협의회 구성제안
2004.01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제1기)
2004.10 시화지구 환경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수립
2005.02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
2005.09 시화MTV 개발규모 검증용역 시행
2006.02 수자원공사, 시화MTV사업 개발검증용역 결과 발표
2006.03 안산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탈퇴
2006.04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 확정(시화정책협의회)
2006.06 시화MTV 개발규모합의(9.26㎢)
2006.07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시민단체 중 일부 탈퇴 'MTV
개발반대대책위' 구성
2006.10 안산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복귀
2007.03
건교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개발계획 변경고시(9.26
㎢)
2007.07 민·관 협력 우수사례 대상수상 (민관협력포럼)
2007.08 건교부, 시화 MTV 개발사업 기공식
2008.02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정 (대통령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43호)
2008.04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공식기구 출범 (제2기 시화지
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참고: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시화호 홈페이지, 박
선권(2007)
출처: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반월특수지역 위치도)
[그림 2] 시화호 지역과 관련 사업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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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직의 구성과 운영
2004년 1월 구성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주요 기능은 시화지
구의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조정을 우선시하고, 시화
호 및 시화호 주변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과 시화호 수질, 시화지
구 대기질 등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존 시화지속협의회의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것이다(임병준, 2006). 협의
회는 전체회의, 조정위원회, 도시계획분과, 환경개선분과, 특별위원
회, 고문단으로 구성되어있다. 전체회의는 시화지속협의회의 전반적
인 사항을 총괄하며, 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갈등조정 및 분과위원
회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다. 도시계획분과는 시화지
구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및 다른 분과위원회의 업무에 속하지 않
은 사항을 논의한다. 이는 시화지구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
는 수질생태소위원회와, 시화지구 대기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대기개선소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 분과는 각 분과위원장을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맡으며, 분과 간사는 개발주체인 건교부
혹은 수자원공사가 맡도록 하였다. 분과구성에도 공무원 및 유관기
관은 업무의 특성에 맞게 해당 분과에 참여하며, 개발계획분과에는
참여를 원하는 시민단체 측 인사가 분과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
도록 하였다(정규호, 2007). 특별위원회의 경우는 특정사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 시 구성하여 운영하고, 고문단은
갈등조정 사안 등 협의회 활동에 대하여 자문하는 등의 기능을 갖
는다.
다음으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원은 총원 50인 내외로,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및 시민·환경단체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
원의 경우는 민간 측의 경우 시흥시·안산시·화성시에서 활동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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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환경단체 회원과 시민·환경단체에서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이며,
정부 측 위원의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
부 공무원과 경기도·시흥시·안산시·화성시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촌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이다(국
토해양부, 2008).
구체적으로 제1기의 경우는 기간에 따라 인원의 변함이 있기는 하
지만 전체회의 위원은 38명(공무원 13, 민간 13, 공공기관 4, 국회의
원 4, 시의원 3)이었으며, 공동위원장은 건설교통부 담당국장과 시흥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맡았다(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2009). 국
회의원은 고문으로서 구성되었으며, 시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구성원으로 포함되었다. 공무원 위원의 경우 건설교통부·환경부·해
양수산부·산업자원부에서 각 1명씩이며, 경기도·안산시·시흥시·화성
시에서 2명씩 구성되었다. 민간위원의 경우는 시화호시민연대(사무
국장, 집행위원장)·화성환경운동연합·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안산
녹색소비자연대·화성YMCA·화성연안문화환경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와 해양연구원 2명, 농어촌 연구원, 교수 2명
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시화호환경
연구소 2명, 한국수자원공사로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한국수자원공
사 위원이 전체 간사를 맡았다. 전문 분과위는 개발계획분과(15명)
와 대기분과(17명), 수질·생태분과(17명)로 나누어져 구성되었다(박
태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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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측면을 살펴보면 분과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하는데 회의는
협의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회의 참여는 외부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모든 의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회의 결과는 홈페이지
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였다(문태훈·이재준, 2012). 위의
기존문헌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선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의 특징으로 주로 언급되는 것은 정책 이해관계자가 거버넌스
에 포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장을 정부 측과 민간측
이 각 1명씩 맡고, 위원의 수도 동일하게 배분하면서 어느 한 쪽에
이해만을 대변하지 않는 중립적인 공동협의기제를 형성하였다. 그리
고 만장일치라는 의사결정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참여자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주제에 관해
학습 기제를 운영함으로써 협의에 앞서 부족한 지식을 보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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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토의과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구 및 조사용역 등을 실시하였다(홍성만·이종원, 2009: 박태순,
2007; 마강래·문태훈, 2012; 정규호, 2007).
제3절 시화MTV 사업을 둘러싼 갈등
제1항 갈등의 내용과 전개
본 논문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를 분석하는 데 있어 주목하
는 점은 일부 시민단체의 거버넌스 탈퇴로까지 이어진 시화MTV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시화MTV는 시화호 북측 간석지 280만
평에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시화호변
에 수변공원벨트를 구축하고 관광, 휴양, 인공철새서식지 등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복합도시를 조성하고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시화지속가능협의회, 2009). 하지만 이 사업을 두고 수자원공사(정
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내부의 입장 차
이가 컸다. 우선 수자원공사와 시민단체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해
관계로 대립하였다. 수자원공사가 시화MTV 개발의 중요성과 시급
함을 강조한 반면 시민단체는 개발의 타당성이 부족하며, 개발의 내
용 또한 기존의 시화호 환경개선 방향과는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
다.
한편, 시화MTV 개발을 둘러싼 대립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는데,
이미 협의회 구성 초기에 이런 갈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개발에 대한 전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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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의하자는 사전합의와 다르게 환경개선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시민단체로부터 MTV를 비롯한 개발계
획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거버넌스에 참여하
였다. 이들은 거버넌스 구성 6개월 이내에 기존 계획대로 시화MTV
개발을 시민단체와의 거래를 통해 마무리 짓고 자 하였다. 반면 시
민단체들은 새로운 논의 틀로서 협의회에 희망을 걸기도 하였으나,
내부에는 부정적인 두 입장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는 정부가 주도
하는 협의회가 실제로 민주적이고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한 의구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협의회에서 서로의 의도와 목적
한 바가 드러나면 이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견해
였다.
이런 상황 하에 6개월 동안 거버넌스의 주요 주제는 개발의 필요
성이었다. 시민단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자 했지만, 이에 관한 논의로 시간이 계속 경과하자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MTV 개발 없이는 시화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환경개선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라도 MTV 개발계획의 확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조건을 제시하고 선택을 강요하
는 것은 협의회 설립의 취지와 운영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협의회구성원들은 협의회를 통해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협의회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박태순, 2007). 하지만 양측은 시화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의회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고, 따
라서 개발의 추진자인 수자원공사와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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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과 조직구조에 대해 상호 이해하고, 협의회를 계속 진행하기
로 합의하였다.16)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시화MTV사업은 수자원공사가 협의회
를 구성하게 만든 주요 목표17)이었으며, 시민단체와의 대립이 가장
분명한 주요 쟁점이었다. 이후 시화MTV 개발을 둘러싼 첫 번째 갈
등을 거치며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주요 논의는 당시 환경문제
의 개선에 집중되었지만, 다시금 시화MTV사업이 논의의 주제가 되
었다. 수자원공사와 시민단체의 대립은 지속되었고, 수자원공사가
그 동안 지체되어온 개발의 시급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친환경적
인” 개발을 주장하자, 일부 시민단체가 개발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며
이에 동조하였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기존의 MTV 개발 반대 입장
에서 한발 물러서 용역안을 제3의 기관18)을 통하여 검증하기로 합
의하였다. 표4에 나타나듯이, 수자원공사와 시민단체 사이의 대립
이외에도 시민단체 내부 간 사업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결국, 시민단체들은 앞선 수자원공사의 태도와 시민단체 내
입장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화MTV 개발에 대한 검증용역을 실
16) 그러나 몇몇 시민단체는 이렇게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넘어가버린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건교부가 시화지
발협을 깨고 개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제로 하면서 성급히 개발에 동
의를 하고 들어간 것이 잘못되었다.” 프레시안 2007-08-13
17) 수자원공사가 협의회에 참여하여 고군분투하며 논의를 계속해나간 이유는 안산
시와 시흥시 신도시 건설자로서의 책임 의식과 시화호 오염과 반월·시화공단의
악취 등으로 실추된 기업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시화지역
사업이 산업단지개발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
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가 시화지속협의회에 참여하여 얻고자 했던 핵
심적인 목표는 추진 중이던 북측 간석지 317만평에 대한 개발을 지역사회로부
터 승인 받고, 1720만평에 달하는 남측 간석지 개발 사업에 주도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었다(박태순, 2007).
18) 대한국토 및 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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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V 개발과 남측개발, 대




시화MTV 개발과 대기 개선
은 별개의 문제로 안산시흥
대기오염의 책임이 정부(수
공과 건교부)인 만큼 대기개





안산 시흥 지역 주민들 최대
민원인 대기환경개선과 이를
위한 대기개선 로드맵의 실
현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시화MTV 개발이익금 외 다
른 대기개선자금을 확보할
방안이 없음
특히 현재 해안선을 넘어서
는 MTV 개발은 시화호의
추가 매립에 따른 환경파괴
(갯벌 및 산림 등)는 물론,
추가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MTV를 용인하는 것
은 시민단체가 환경파괴를
용인하는 것임. 나아가 환경
파괴로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북측 MTV 사업에 대한 환
경영향평가가 사실상 마무리
됨에 따라 정부의 시화호 개
발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
는 이루어진 상태임. 지속위
아울러 정부의 시화 MTV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차원에
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기
업 지방이전 정책에 상반되
는 정책임
시할 것을 협의회에 제안하였다. 용역안의 주 내용은 해당 사업의
경제, 사회, 환경적 타당성 검증과 적정 개발규모 및 내용, 환경개선
대책 등의 확인이었으며, 환경 분야 연구자와 자문위원 구성에 시민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기로 하였다(정규호, 2007).
[표 4] MTV사업과 관련한 시민단체 내부의 논의를 통하여 드러
난 쟁점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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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동되고 있는 조건에서
정부가 당장은 물리적 힘으
로 사업을 강행하지 않더라






지속위가 법적인 지위나 개
발안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
은 협상기구는 아니더라도,
지난 2년간 환경문제 갈등해
소의 모범적 민관협력기구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
민단체의 책임 있는 태도와
정책적 대안 제시가 필요함
지속위는 합의를 위한 조직
이 아닌 만큼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것으로 의미
있으며, 특히 대기개선 로드
맵을 작성한 것만으로 충분
한 성과가 있음. 따라서 지
속위가 시화MTV 개발에 대
해 다양한 논의는 할 수 있











하지만 2006년 2월, 용역 결과가 나오자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놓
고 수자원공사와 시민단체 간, 그리고 시민단체 내부의 논쟁이 재점
화 되었다. 안산시의 경우는 시화MTV사업이 안산지역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며 2006
년 3월, 협의회를 탈퇴하였다.19)용역 결과의 주 내용은 수자원공사
가 환경개선비 부족분 140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280만평을 개
발하는 것이었다.20) 협의회 내부에서는 ‘명분 없이 환경을 파괴하는
19) 이는 시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탈퇴한 것이었다. 하지만 안산시는 이후 논
의 불참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 하에 10월 재가입하였다.
(박태순, 2007)
20) 인터뷰(2013.05) “수자원공사가 100만평, 220만평, 280만평, 317만평의 4가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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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용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입장과 ‘시민단체 간의 합의와 요구로 용역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참여한 만큼 결과 만족의
여부를 떠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
립되었다(정규호, 2007).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 또한 3월에 협의회
를 탈퇴했는데, 이는 개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예상했던 기간보다 협의회에서의 논의가 장기화되자 수자원공
사는 불만을 표출하였다. 수자원공사는 사업추진이 지연된 이유가
MTV개발 여부와 면적에 대한 시민단체 내부의 의견불일치와 합의
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에 있다고 보고, 검증보고서 제출 이후 매 회
의 에서 시민단체 대표 등에게 사업지연의 책임을 묻고 조속한 합
의를 촉구하였다.(박태순, 2007)
용역 검증보고서의 수용 여부를 놓고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
갈등은 심화되어 갔다. 수자원공사는 용역 검증서를 수용할 것을 강
조했고, 시민단체 내부는 수용과 거부로 입장이 분리되었다. 3월, 안
산시와 안산환경운동연합이 각각 다른 이유이기는 하지만 용역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협의회를 탈퇴를 하였지만, 이후에도 협의회 내
갈등은 지속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6월 전체회의에서 용역안
수용이 잠정합의로 통과되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탈퇴하고, 탈퇴한
이들을 중심으로 ‘시화MTV 개발사업 반대 시민대책위’가 결성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안을 제시하여 용역에 이것이 합당한지, 경제성이 있는지 따져봤는데, 이 4가지
평수가 경제성이 없고 합당하지 않다고 용역업체가 결과를 냈다. 그런데 ‘단’이
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수자원공사가 확실하지 않지만 500억∼1000억을 내면
280만평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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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6월 19일 전체회의
누적되던 갈등이 결국 해결되지 못하고 거버넌스 탈퇴의 분수령으
로 확대 된 6월 회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1) 시화지
속가능발전협의회는 5월 전체회의에서 다음 모임인 6월 전체회의에
두 입장으로 나뉘어 있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용역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각 단체별로
회원들의 의사를 묻기로 하였다. 하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시
민단체가 그 동안 반대해왔던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고, 단체들이 내부 회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것을
최종적인 단체의 입장으로 정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단
체별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연대회의에서 시민단체
의견을 조율하기란 불가능했으므로 시민연대회의는 소집되지 않았
고, 이러한 상태에서 6월 19일 전체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시민단체 쪽은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수자원공사에
양해를 구했고, 한 달의 시간이 더 필요함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수
자원공사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며 이 회의에서 당장 결정을
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수자원공사는 또한 만약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협의회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
다. 이미 계획하고 있던 사업안이 몇 년째 지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더 이상 타협적인 자세를 갖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
게 수자원공사와 시민단체가 대립하던 중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시흥의 시민단체 대표가 약속은 약속이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선
언하였고, 의장 직권으로 휴회를 선언하고 시민단체들이 의견을 모
아 오도록 하였다. 이러한 발언이 시민단체 측에서 나온 것이라 한
21) 6월 전체회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참조. 프레시안 200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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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시간을 더 요구하던 다른 시민단체들은 정회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약 10분여의 논의 시간이 주어졌다. 이 시간이 주어
진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각 단체의
입장은 여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물
을 수 있는 과정을 진행하고, 시민단체들의 의사가 모아진 뒤 결론
을 내릴 것 등의 몇 가지 전제조건을 내고, 이것이 받아 들어지면
용역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회의가 재개되자
전제조건이라는 요구는 사라지고 잠정합의라는 용역안 수용이 이루
어졌다. 시민단체 내에서 의견이 달라 용역안 거부라는 반대 시민단
체의 입장이 묵살되고 용역안 수용의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의 의견
이 전체 시민단체의 의견으로 발언되었기 때문이다.22) 물론 5월 회
의에서 다음 6월 회의에 의견을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시민단체의 잘못이지만, 전원합의의 틀을 이렇게 깨버리는 것
은 옳지 않은 것이었다. 당시 반대하던 시민단체는 회의에서 잠정합
의라는 결론에 반대하여 항의했지만 이것이 받아드려지지 않자 협
의회를 탈퇴하였다. 이후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탈퇴한 시민단
체들은 그 동안 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했던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
22) 용역안 수용 반대 입장에 있었던 한 시민단체 대표는 “사기를 당한 것과 같
다.”라는 표현을 하였다. 또한 그는 “시화호연대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시화MTV
사업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왜 시화호 연대회의 내부의 합의도 구하지 않고 일
방적으로 개발에 찬성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시화지발협은 시화
MTV사업개발을 추진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주
축이 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 반대를 하던 단체들이 찬성으
로 돌아섰다. 일반 시민들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시화지발협에서 함께 논의하
다가 시화지발협의 문제를 지적하고 탈퇴한 시민단체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
는 데 시민들은 더욱 더 이해가 안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프레시안
2007-08-13). 이는 다른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는데, 이후 시화
MTV반대위에 참여하게 된 시민단체들은 왜 협의회에 남아있는 시민단체들이
그러한 결정(배신)을 하였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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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화MTV 개발사업 반대 시민대책위’23)를 구성하여, 시화지속
가능발전협의회의 비민주성을 주장하며 협의회의 해체를 촉구하고,
개발 사업에 반대 운동을 펼쳤다.
6월 전체회의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갈등의 폭발은 수자원공사와
시민단체의 개발과 보전이라는 대립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지만,
시민단체 내부의 대립이 결정적인 도화선으로 작용하였다. 거의 10
년간 함께 시화호 환경 보호를 위해 연대해왔던 시민단체 간의 대
립은 예상하기 힘든 것이었던 만큼 지역 시민사회 내에 큰 충격과
파장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 내부의 갈등과 불신이 팽배해
졌고, 이후 몇 년간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속한 시민단체와 시
화MTV 개발사업 반대 시민대책위에 속한 시민단체 사이에 대립이
지속되었다. 이미 몇 년의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갈등과 불신은 여전히 안산·시흥 지역 시민사회(특히 환경단체)에
견고한 균열을 지속하고 있다.
23) 안산환경운동연합,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YWCA, 한국기독교장로회 안산시흥
시찰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안산교사모임, 안산의료생협, 안산시민의생협, 안산악
취끝, 민주노동당 안산시위원회, 민주노동당 시흥시위원회, 안산민중연대, 통일마




이 장에서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참여성 대표성 분권화 투
명성이라는 측면에서 거버넌스의 역할을 분석할 것이다. 거버넌스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해당 사안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
며, 참여하는 이들이 해당 사안에 영향을 끼치거나 영향을 받는 자
들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거버넌스의 협의 과정에
있어서 참여하는 이들이 발언권과 의사결정권에 있어서 공평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협의 의제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
개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결과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협의 과정도 공개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4가지 측면들이 시화지속가능발




제1항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주된 근거는 이
협의체가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였으며,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시화호 간석지 개발의 주체였던 수자원공사가 시화호 보존
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개발 논의를 원점에서 재논의 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회가 구성 되었으며24) 개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로서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였고, 보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분야의 학자와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포괄적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거버넌스가 다양한 구성원의 논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참
여성 면에서 긍정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개발의 가장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지역주민이 개발의제를
논의하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참여성 부문만이 아니
24) 개발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전제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이다. 실제로 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건설교
통부는 모든 논의는 열려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결정은 참여자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약속으로
시민단체를 안심시켰고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동기를 유발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에서는 이 주장을 지
지하지만,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에서는 시화지속가
능발전협의회 구성의 전제는 개발의 원점에서부터의 재논의가 아니라 개발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였으며, 애초에 협의회의 목표가 이렇게 정해
지면서 개발을 반대하던 구성원은 협의회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비판
한다. 이는 결국 후에 초기부터 협의체에 참여하던 시민단체가 협의회를 탈퇴하
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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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표성 부문에서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화지속가능발
전협의회에서 개발지의 원주민이나 이주해 온 주민들의 참여는 이
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지역주민 개개인을 ‘위원’으로서 거버넌스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수많은 지역주민 가운데 누
구를 위원으로 임명할 지부터 문제가 되며, 지원자를 모집하여 위원
으로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이 다른 지역주민들의 대표
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반대
로 지역주민으로서의 참여를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한다면 오히려
지역주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시화지
속가능발전협의회가 거버넌스의 참여성을 제고하려고 했다면 지역
주민이 적정한 수의 인원을 모아 하나의 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지역주민들이 시화지속가능발전협
의회란 거버넌스를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와 홍보를 통해
존재를 알리고 다양한 참여방안 등을 모색해야 했지만 이러한 노력
은 미비했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주민의 참여 대신 각
지방의 시의회의원을 주민대표로 거버넌스에 포함시킴으로써 참여
성을 만족시켰다고 하지만 이는 완전한 의미에서 지역주민은 아니
다. 또한 시의원들은 협의회의 참여도 저조했을 뿐만 아니라 기대되
었던 역할도 하지 못했다. 한편 협의회는 시의원의 활동이 기대에
이르지 못하자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공청회 등을 시도
했으나 이는 부분적인 성과에 그쳤다(박태순, 2007).
다음으로 참여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지역시민단체로만
제한돼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전국 단위의 시민단체는 개발
논의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정부 측에서 협의회 참여를 금지했
는데, 이는 개발지역의 크기가 시흥시·화성시·안산시를 포함하는 대
규모 개발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선택이었다. 물론 지역시민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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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역 주민의 의견과 환경 등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발 논의의 수준과 개발
지역의 광범위함은 한 지역에 국한된 시민단체의 인지 범위를 넘어
간다는 점에 있어서 한계로 지적된다. 지역시민단체와 더불어 큰 규
모의 개발 사업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 전국단위의 시민단체가 거버
넌스에 참여했다면 논의의 수준을 더 강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거버넌스 협의 주체를 지역시민단체로만 한정한 것은 박선권(2007)
이 지적했던 것처럼 기존의 정책결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부세
력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일 수 있다. 전국단
위의 조직을 갖춘 시민단체는 정부나 기업의 논리에 쉽게 휘둘리거
나 회유되기 어렵다. 반면 지역시민단체는 이런 면에 있어 상대적으
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25) 더욱이 2006년의 갈등 이후에 일부 시민
단체가 협의회를 탈퇴하면서 개발에 반대하던 시민단체의 입장은
더 이상 협의회 내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시민단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는 있지만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지는 못하게 된 것이다.
이는 대표성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
의하도록 하겠다.
25)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은 양자의 권력관계의 불균형에서 유지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파트너들이 서로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경우, 파트너십 관계에서 한
편의 상대적인 파워는 파트너십의 내용과 과정을 결정함으로써 양자의 불균등
한 권력 관계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적은 권력을 가진 조직이 자
율성을 상실하고 파트너십 유지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시민사회 조직들은 대
부분 작은 규모로 조직되어 상대 파트너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조직과 권




거버넌스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포괄적 이해관계자를 구성
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책임성을 명확
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수록 행위의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Stocker, 1998; Rhodes,
2000). 책임성 중요한 이유는, 거버넌스가 행위와 역할에 대해 책임
을 지지 않으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았다 하더라도 공중으로부
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Koenig and Held, 2005).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준 협의기제로
출범하여, 2008년에는 대통령령으로 공식기구화 하였다. 협의회가
다룬 내용들은 시흥·안산·화성 일원으로 시흥조력발전소와 더불어
시흥과 안산의 신도시와 시화·반월공단을 포함하는 2000여만 평이
넘는 지역의 개발 사업이었다. 특히 시화호 북측 간석지(시화MTV)
와 남측 간석지(송산그린시티)의 개발사업은 협의회를 통하여 대부
분의 개발 사업이 논의되고 결정되었다. 이런 대규모의 사업을 거버
넌스에서 협의한다는 것은 다양한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직접 논의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민주적이지만, 잘못이 발생되었을
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가 중요한 비판으로 제기된다.
협의회를 통해 개발논의는 거의 마무리 되었지만 이와 관련한 사
업은 근래에 시작되거나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시 누가 책
임을 지는가는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모든 협의를 공동으로 진행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을 시 책임은 협의회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진
다. 그러나 그 책임이 어떠한 것이든 이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기제는 없다. 이는 거버넌스의 내재적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이기
- 49 -
도 하다.(Stocker, 1998)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원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수자원공사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
역 시민단체, 전문가로 참여한 연구원들과 학자들이었다. 이들의 경
우 문제가 발생했을 시 도의적 책임을 질 수는 있어도 재정적 보상
이나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만약 수자원공사와 중앙정부가
기존의 통치(government)대로 사업을 진행했을 시 문제가 발생했다
면, 정부의 사과와 해당자의 처분, 재정적 보상 등의 책임이 따를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거버넌
스를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
는지를 밝히기 어려울 뿐더러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도 분명하지 않
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자원이 많이 들어
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기제
를 마련하지 않았다. 거버넌스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참여성을 높이는 만큼 누가 무슨 일을 했
는지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딜레마를 이해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지만,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것을 고민한 흔
적은 찾기 어려웠다. 당시 시화MTV 개발사업 반대 시민대책위와
개발 반대 입장을 가졌던 시민단체들도 이러한 점을 걱정했다. 거버
넌스 기제를 통하여 개발을 진행하는데, 개발로 인해 환경파괴가 다
시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가가 불분명해지기 때
문이다. 더욱이 시민단체가 개발 후에 나타날 지도 모를 환경문제에
대해 항의할 경우 ‘시민단체도 거버넌스에 들어가 함께 합의한 사





대표성의 경우는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이 본인이 포함
되는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의미한다. 시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구성원이었던 수자원공사나 중앙관련부처 그
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실무자가 거버넌스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대표성의 문제가 없지만,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거버넌스에
참여한 대표자들이 각 시민단체의 가치와 목표, 그리고 회원의 의견
을 수렴하여 대표했는가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시민단체가 지역
사회의 대표로 거버넌스에 참여한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했
는가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시민단체는 시화지속
가능발전협의회에 사무국장이나 사무총장이 각 단체의 대표자격으
로 참여했는데, 의사결정과정에서 단체의 의견이 대표되었는지 아니
면 참여자 1인의 의견이 단체의 의견으로서 대표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회의를 진행하면서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미리 공지를 하여 시민단체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은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 하는 등의 운영을 하였지만, 시민단체
의 대표자로 참여한 협의회 구성원이 시민단체의 의견을 대표 의견
으로 논의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또한 2006년 6월 전체회의 당시
시민단체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10분이라는 의견 정리
시간이 주어졌고, 이 시간 내에 대부분의 시민단체 대표 참여자들이
잠정합의를 결정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주는 사례이
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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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006년 일부 시민단체 탈퇴 이후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
회에서의 시민단체의 대표성을 살펴보겠다. 2006년에 용역안이 충분
한 논의 없이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잠정 합의되자 이
에 항의하며 몇 개의 시민단체가 협의회를 탈퇴하였다. 당시 탈퇴를
했던 시민단체들은 협의회에 참여하였던 시민단체들 중 개발을 반
대하는 입장의 단체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탈퇴를 하자 협의회에
남아있는 시민단체는 모두 개발의 불가피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가
진 단체들이었다. 따라서 시화호 개발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던 시민
단체가 탈퇴하고 이후에 협의회로 다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의 구성은 사실상 힘든 일이 되었다(문
태훈·이재준, 2012). 2006년 일부 시민단체가 탈퇴한 이후 다른 시민
단체가 협의회에 참여하고, 2008년 2기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지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와 그 단체의 대표
는 바뀌지 않았다. 이 경우, 거버넌스의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대표
성이 확보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거버넌
스의 구성 시민단체가 거버넌스 외의 시민단체와 의견이 다를 경우
거버넌스 외부에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지역사회와 소
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했지만, 협의회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와 협
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단체간의 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
다.
한편 2006년 갈등 이후 협의회를 탈퇴한 시민단체와 협의회에 계
속 남은 시민단체를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안
26) 또한 협의회에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시화호시민연대회의 대표는 소
속 시민단체들이 수자원공사에 반대하는 의견이나 개발을 반대하는 의견 등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이러한 의견 등을 협의회에서 왜 발언하지 않았는
지 항의하자 “나는 앵무새가 아니다. 나도 내 의견이 있다.”라고 반박하였다.(인
터뷰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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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환경연합은 탈퇴하였는데 시흥환경연합은 탈퇴하지 않았다는 것
이다. 안산환경연합과 시흥환경연합은 환경연합이라는 전국단위 시
민단체의 지역지부 시민단체이다. 따라서 이 단체들은 중앙조직과
의견을 맞추며, 지역지부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런데 단체의 중앙조직과 각 지역지부의 의견이 당시 논의되던 개
발안에 반대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6월 회의에서 시흥환
경연합(공동위원장)은 용역안을 수용하는데 합의했다. 이후 안산환
경연합이 협의회를 탈퇴하며 시흥환경연합에게도 함께 탈퇴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시흥환경연합은 이를 거부하였다. 사태가 확대되어 중
앙조직의 시민단체가 후에 탈퇴한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시화MTV
개발사업 반대 시민대책위를 지원하며 시흥환경연합에 환경연합 중
앙조직에서 의결한 사항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흥환경연합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 협의회에 남아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경
우, 협의회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대표가 각 단체의 가치와 목표를
제대로 대표했는가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만약 시흥환경
연합의 가치와 목표가 협의회에 참가하는 대표를 통해 잘 반영된
것이라면 이는 중앙조직과 지역지부간의 갈등으로도 볼 수 있다.27)
다음으로 시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했는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
27) 이에 대해 박태순(2007)은 저자와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그는 “시화지역 시민
단체는 15년 가까운 활동을 통하여 정부를 향한 문제제기식 운동으로부터 벗어
나 대안중심운동으로, 대립과 투쟁으로부터 토론과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로, 정
부를 상대로 한 독점적인 논의구조에서 지역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자간 논
의구조로, 실현가능하며, 주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운동으로, 지역현안에 천착
하는 주민운동으로 발전해왔으며, 운동의 성과를 통하여 자신감을 획득하였다.
이에 비하여 중앙시민단체의 운동은 아직도 문제제기식, 토론과 합의보다는 대
립과 투쟁, 정부와의 독점적 논의구조, 정책 중심적이고 가치 중심적 운동이 주
류를 이루고 있어 지역운동과 대조적이었다.”라며 시화호 개발에 있어 중앙조직
과 지역지부 시민단체의 입장이 다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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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된다. 시의원은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가 어렵자 지역주민의 의견
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써 협의회에 참가하였다. 시의원은 지역에서
주민의 대표로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대표로
참여한다는 것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시의원의 역할은
협의회 내에서 대표성에 기대되는 만큼 충분히 행해지지 않았다. 시
의원들의 참여는 저조했으며, 발언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들은 주요 내용에 있어 중심 참여자가 되지 못했다(박태순, 2007).
또한 시의원은 각 지역별로 1명씩 참여하였는데, 이들이 지역사회에
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들
이 각 지역사회에서 시화호 개발에 관한 의제를 공론화하거나 수렴
하고자 하는 행위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즉, 시의원들은 지역주
민의 대표로서 자격은 갖추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대표로서 행동
하지 못했다.28)
마지막으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와 학자의 대
표성이다. 전문가와 학자의 경우 이들의 대표성을 논의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이 무엇을 대표하는가가 명확하지 않으
며, 특정한 대표성을 가질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버넌스
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정부 측이나 시민단체 측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협의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활동을 중립적으
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제2항 네트워크의 폐쇄성과 배제성
Sørensen과 Torfing(2003)은 거버넌스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28) 국회의원 및 시의원의 거버넌스에서의 역할 미비는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것이기도 하다(김형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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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경합성이 약화되고 체제가 고착화되면, 구성원들은 내부의 결합
된 이익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네
트워크의 폐쇄성과 배제성은 거버넌스의 민주성 확보를 어렵게 한
다. 이 경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은 일반의 집합된
이익과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non-decision), 해당 참여자들의 일반
이익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도 이러한 네트워크의 폐쇄성과 배제성
이 지적된다. 우선 2006년, 개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시민단체
가 협의회를 탈퇴하자 협의회의 구성원들 중 개발 반대 입장을 가
진 구성원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수자원공사와 중앙정부부처는
처음부터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자체에
불리하지 않다면 개발을 찬성했다. 전문가와 학자들의 경우는 개발
찬반입장을 넘어서 개발안에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역할을 하
였다. 그리고 거버넌스에 잔류한 시민단체의 경우 개발에 동조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 전체의 입장은 앞으로 어떻게 “친환경
적”으로 개발을 할 것인 가였다. 이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
성원들 사이에 이익경합성이 약화되었음을 뜻한다. 거버넌스 밖에서
는 개발에 반대하는 의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내 모든
구성원은 개발에 동의하고 어떻게 이를 추진할 것인 가만을 논의했
기 때문이다.29)
또한 민간위원이나 시민단체위원은 교체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
된다. 수자원공사의 책임자나 중앙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29) Wainwright(2003)은 조직이나 그 대의자들이 국가 제도들 안에 편입되거나 자
기 기반에 접촉하는 통로를 잃어버릴 정도로 협상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면
핵심적 숙의역량이 현저히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 경우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단체가 탈퇴하면서 이와 유사한 상
황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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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은 담당자가 교체됨에 따라 6개월 내지 1년 주기로 구성원이
바뀌고 있지만, 민간위원이나 시민단체는 변화가 없이 동일하다.
2006년 일부 시민단체의 탈퇴 이후에 몇 개의 시민단체가 협의회에
새로운 구성원으로 참여하기는 했지만 이것을 제외하고는 시민단체
구성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새롭게 참여한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협의회에 남아있던 기존의 시민단체들의 입장
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시민단체 측 민간위원이자 공동위원장
을 맡고 있는 이는 2004년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처음 구성되
었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는 거버넌스의 운영에 연속성과 안정성을 기한다는 측면이 있기
도 하지만 오히려 협의회를 폐쇄적으로 만들 수 있고 집단 사고를
형성하게 할 수 도 있다. 또한 이러한 거버넌스 구성원의 고착화는
문태훈·이재준(2012)이 지적하고 있듯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권력화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시화호 개발과 관련된 모든 논의가
협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이에 관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가 갖는 위상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협의회 구성원에 수자
원공사와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고 있으니 이
들과 의견이 대립하지 않는 한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받는데 있어 필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의하면, 협의회 내 참여자들의 이익경합성이
약화된 상황이고 구성원의 변화도 없이 체제가 고착화되었기 때문
에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경우는 네트워크의 폐쇄성과 배제성
이 발생하기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로 인해 새로
운 구성원이 협의회에 계속해서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협의회에서 새로운 구성원이 투입되는 구조는 협의회에서 명
시하는 특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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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 내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구성원이 참여하
기를 희망할 경우 내부의 논의를 거쳐 선발하기 때문이다.30) 또한
내부의 논의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협의회 내에서 어떤
의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물론 회의 주제와 결과
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는 있지만 이것만 보고서는 거
버넌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관해서는
투명성 절에서 논의하니 여기서는 이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협의회의 네트워크 폐쇄성과 배제성은 회의 의제 선택
의 폭을 협소화하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부적으로 차
단한다. 또한 집합의사는 고려되지 않고 내부 구성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쉽다. 이런 사례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나타
난 몇 가지 문제들을 들 수 있다. 2007년 MTV사업 기공식이 열리
게 될 자리에서 공사도중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되었다.31) 이에 협의
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시민단체들은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기공식
위치를 바꿀 것을 요청했다. 만약 협의회에서 환경보존을 강조하는
구성원이 있었다면 협의회 내에서 환경에 신경을 쓰면서 논의를 진
행했을 테니 기공식장을 맹꽁이 서식지32)로 정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되자마자 협의회 내에서
협의를 통해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위치를 모색했을 것이다. 그러나
협의회는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되자 처음에는 이를 숨기고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시화MTV 개발사업 반대 시민대책위를 중심
으로 공사장 천막농성과 삭발투쟁 등이 진행된 이후에야 조치를 취
30) 인터뷰, 2013.05
31)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참조. 프레시안 2007-08-06
32) 맹꽁이는 멸종위기종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서식지가 발견될 경우 보호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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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또한 시화호 근처 개발 도중 콘크리트에서 독성물질이 새어
나와 주변 환경이 파괴되고 근처에 서식하고 있던 맹꽁이들이 죽어
가고 있음에도 협의회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환경피해조사도 협의회 밖의 시민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하였으며,
이들이 협의회에 문제에 관하여 항의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
했다.33)
제3절 분권화
다음으로 분권화에 대해 살펴보겠다. 거버넌스의 전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권한이 공평하고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가는 매우 중
요한 문제다. 분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거버넌스에서의 논의
는 어느 한쪽의 주장에만 휩쓸려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참여자에게 동등한 발언의 기회와 투표권 등 다양한 권
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거버넌스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참여주체와 위원장 구성에
있어 정부와 민간을 제도적으로 동등하게 배분했고, 이는 의사 발언
과 결정의 주도권이 어느 한 측의 입장에 집중될 수도 있음을 인식
하고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음으로 협의
회는 수많은 회의34)를 통해서 의제들을 처리해갔으며, 회의 결론은
33) 인터뷰, 2013.05
구분(년) 전체회의 개발계획 대기 수질생태 기타 계
34) 2004∼2010년 회의개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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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이 아닌 전원합의로 이루어졌다. 이는 한 명의 반대라도 있을
경우에는 회의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며, 전원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하였다. 개발에 대한 입장이 찬반으로 명확히 나눠져 있는 협의체에
서 전원합의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였고, 실제 협의회는 끝장토론, 밤샘토론 등을 통하여 의견을 합
의해 나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권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앞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성공한 사례라고 주장하는
것의 근거로 제시된 것들은 실제로 모두 수행되었다. 협의의 횟수의
경우 2006년 시민단체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탈퇴할 때까지
100여 회가 넘는 회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협의를 함에 있어 개발
의 백지화에 대해 논하거나 아니면 개발에 대한 논의는 천천히 진
행하자는 내용의 의사는 발언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
다.35) 이러한 주장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는데, ‘협의회 초기 논의
에서 개발은 할 텐데 들어주겠다는 수공의 태도가 문제가 되었고’,
‘일부 시민이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는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는 의견도 있었다(마강래·문태훈, 2012). 또한 저자가 인터뷰 한
(수) (TFT)
2004 12 8 9 9 0 38
2005 6 16 11 10 8 51
2006 4 16 7 11 19 57
2007 2 16 11 5 19 53
2008∼2010
(2기)




시민단체 관련자도 개발에 반대하는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언권도 잘 주어지지 않았으며,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하여도 시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에서 그 부분에 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원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자
세히 살펴보았듯이 2006년 6월 전체회의에서 전원합의에서의 대상
이 전 시민단체가 아니라 몇 개의 시민단체에 의해 잠정합의가 이
루어지면서, 이것이 전 시민단체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졌다.36) 결국
협의회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는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에 찬성
하는 것이 되어 버린 것이다. 협의회에서 탈퇴한 한 시민단체의 대
표는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37) 이러한 문제는 거버넌스의 분권
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나타낸다.
“시화지발협이 모범적이라고 자랑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모든 회의가 전원
합의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원합의체가 아니다. 특
히 280만 평의 개발을 잠정합의할 때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있었
는데도 잠정합의를 강행했으며, 시화호연대회의에서 아무런 합의가 없었는
데도 시화지발협에 참여한 일부 시민단체 위원들이 주도해서 합의를 강행
했다. 류 총장도 회의에 갈 때는 시화호연대회의 내에서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날은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고 가서는 잠정합의를 하고 오지 않았
는가.”
36) 이에 대해 박태순(2007)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의사결정 방식인 전원합
의란 최대한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의사결정방식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에 따
르면 이는 참석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현




또한 마강래·문태훈(2012)은 협의회가 적극적인 소수에 의해 운영
되어가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는 저자가 인터뷰 한 피면담자
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이다. 피면담자는 발언권이 모두에게 균등하
게 분배가 되어있어도 회의가 흘러감에 있어 몇몇의 주도적인 인물
에 의해 논의가 진행되었음을 피력하였다. 더욱이 쟁점이 소진되는
시점부터 참여율은 점차로 낮아졌는데, 이렇게 되면서 그러한 경향
은 심화되었다.
제4절 투명성
마지막으로 투명성 측면이다. 이는 거버넌스의 활동과 결과가 투명
하게 공개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투명성 또한 거버넌스가 민주적
으로 운영되었는지를 가늠하는 주요 척도이다. 불투명한 거버넌스
운영은 외부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어렵게 만들며, 내부의 부패를 가
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진행 과정, 방법, 결과 등을 다양
한 기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외부의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버넌스 내부 또한 다른 감시자를 의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우는 회의의 주제와 결과
를 협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의 기본적인 기준에는 충족한다. 하지만 회의 자료와 회의 결
과가 단편적으로 취합되어 공개되었을 뿐 회의의 과정을 알 수 있
는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 경우 회의의 맥락
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회의 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명기
된 결과 이외에는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또한 공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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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종종 공란이 등장하는데, 특히 시민단체의 합의 내용부문은 제
목 이외에는 작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협의회에 참여
하고 있지 않은 시민단체들에 의해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공
개하고 정밀하게 검증 받을 것을 요구한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모든 회의를 기록하고 녹취를 하였는데,
중요한 점은 회의록의 경우 그 공개가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발간한 자료나 홈페이지에는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의록은 비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외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가 되기
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선별적으로 공개가 된다(박태순, 2007) 더욱
이 여러 절차를 통하여 회의록 열람이 가능해지더라도 대전시에 위
치한 한국수자원공사 본원까지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존
재한다. 표면적으로 모든 자료의 공개가 가능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은 편인 것이다. 한편, 회의 참석을
원하는 이들은 발언권 없이 배석만 가능했는데, 이는 회의의 공개라
는 투명성 면에서는 만족할지 몰라도 참여성, 분권화 부문에서 문제
가 된다.
또한 투명성의 중요한 축인 재정적인 부분이 전혀 공개가 되고 있
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시화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논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다루
는 개발안의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대단히 많다. 시화
MTV 사업만 하더라도 280만평의 부지를 다루며, 사업비도 약 2조
4000억 원이 넘게 드는 국책 사업이다. 송산그린시티의 경우 부지가
1700만평이 넘으며, 사업비는 9조원 이상이 들어간다. 이렇게 큰 규
모의 개발 사업을 협의하는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시화지속가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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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재정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협의회
는 네트워크의 폐쇄성과 배제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높다. 또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경비가 모두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협의회의 운영
경비를 비롯한 재정내역은 일반시민 및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쉽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재정공개에 관해서는 단순히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비, 유지비 등의 공개뿐만이 아니라 거버넌스 참여자들과 그들과 관
계된 각종 이해집단들과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의 재정연결 상
황도 투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화지속가능발전협
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시민단체가 역시 거버너스 참여자인 수
자원공사나 정부, 기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혹은 수자원공사
와 어떤 기업이 사업 거래를 한 경우 그 내용이 거버넌스의 재정공
개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재정지원은 재정을 지원하는 측이 재정
을 지원받는 측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38) 따라서
거버넌스의 각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로부터 재정적인 영향력을 받
고 그에 따라 부당하게 행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
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미 운영 경비에 대한 의혹과 참여자
간 부당한 재정지원 의혹이 몇 차례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39) 거
38) 시민단체 재정지원의 투명성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구체
적인 내용은 Ebrahim(2005), Edwards & Hulme(1996), Najam(1996) 등을 참조
하였다.
39) 2006년 일부 시민단체가 탈퇴한 이후 지역 언론과 협의회 외부의 시민단체에
의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경비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주요 내용은
협의회 위원들이 교육과 출장을 명목으로 해외를 여러 번 방문했지만 실질적으
로는 이것이 해외여행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수자원공사가 제3의 기관을 통하여
협의회 관련 단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저자와 인터뷰한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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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재정공개가 요구된
다.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거버넌스의 민주적 정당성
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장에서 제시한 참여
성 대표성 분권화 투명성 4가지의 틀로 거버넌스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실제 협의회의 활동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참여성 측면에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는 시화호 개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이 거버넌스로부터 배제되었고, 정부의
개발 논리에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는 큰 규모의(전국단위)의 시민
단체도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한편 수자원공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포괄적 이해관계자가 참여했지만, 책임
성 확보의 어려움을 인지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대표성의 경우에는 우선 협의회에 참여한 지역 시의원과 시민단체
가 지역주민과 환경보전의 입장을 제대로 대표하는데 충실하지 못
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006년 일부 시민단체가 탈퇴한 이후,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구성원이 협의회 내에 존재하지 않음
체 관계자도 최근까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밝혔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에게 매년 재정적 지원이 있었고, 이를 통해 시민단체가 단체의 운영
이나 기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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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거버넌스 외부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가
지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네트워크의 폐쇄성과 배
제성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분권화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기존의 연구는 의사결정구조가 전
원합의로 이루어졌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개발에 관한 논의에 있
어서 발언권이 모든 참여자에게 자유롭지 못했고, 중요한 의사결정
에 있어서는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협의회는 회의 자료
와 결과만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는데 그쳤고, 이는 거버넌스 외부의
사람들이 협의회 내부의 활동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충분
하지 못했다. 또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협의하는 만큼 재정의 투명성이 요구되지만, 이에 관련한 정보는 공
개되고 있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2004년 협의회 구성 이후 2006년 일부 시민단체가 탈
퇴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제도 측면에서
는 성공적이었을지 몰라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민주성과 책임성
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고, 이를 통한 합의 형성에도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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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거버넌스적 관점은 항상 상호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거버넌스는 단
독 행위자나, 정부 또는 민간의 어느 한 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으
며, 문제를 다루는 자원과 지식은 어느 한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다
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Kooiman, 1993). 따라서 거버넌스는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하며, 이들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사례로 이를 거버넌스
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사례는 한편에서는 성공한 거버넌스로,
다른 한편에서는 실패한 거버넌스로 주장되고 있다. 시화지속가능발
전협의회를 성공적인 거버넌스로 평가하는 입장의 주요 논지는 협
의회에 이해관계자가 포괄적으로 참여하고, 참여자 구성에 있어 정
부위원과 민간위원이 비례적인 인원분포를 띄고 있으며, 정부와 시
민단체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협
의회의 의사결정구조 방식은 다수결이 아닌 전원합의이며, 정부와
시민단체 간 전문성의 차이로 인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학습
기제를 갖추고, 필요시 다양한 용역과 TFT 등을 사용해 왔기 때문
이다.
하지만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실패한 사례라고 주장하는 입장
에서는 협의회는 시화호 개발을 진행하는데 있어 민주적 모양새를
제공하기 위한 위장 거버넌스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거버넌스라는 협의체는 그 동안 개발을 반대했던 시민단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자 개발주체인 수자원공사와 정부가 시민단체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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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발을 재개하기 위한 것으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거버
넌스라는 외양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2006년 6월 몇몇의 시민단체가 회의 결과에 반대했지만 이
것이 묵과되자 협의회를 탈퇴 한 이후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시화지
속가능발전협의회에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측은 협의회가 반대하는
자들을 배제하고, 정부의 주장만을 따르는 관변단체로 전락한 시민
단체를 포섭하여 결국은 정부가 원하는 결과만을 내놓았을 뿐이라
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거버넌스
의 성공사례로서 홍보하는 것에 강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해체
를 촉구하였다.
이 같은 배경 아래 본 논문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참여성 대표성 분권화 투명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거버
넌스가 협의체로써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며,
이는 참여성 대표성 분권화 투명성 측면이 충족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4가지 측면에서 절
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포괄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했지만 지역주민
이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구성원들이 각 입장을 대표
하기는 했지만 2006년 이후에는 협의회 내에서 개발에 반대하는 입
장이 전무했기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분권화의 측면에서도 공평한
발언권과 전원합의라는 훌륭한 제도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
한 합의를 가져야할 순간에 이 원칙이 깨지면서 분권화가 잘 이루
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회의 자료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
면서 투명성을 확보했지만, 공개된 자료만 가지고는 협의회를 이해
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점과 재정적 측면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즉 투명성의 최소 조건만 갖추었을 뿐 그것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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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거버넌스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례에서 지적된 이
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본 논문이 대안적 분석틀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참여성 대표성 분권화 투명성 부문을 만족시
킬 필요가 있다. 위의 4가지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 질 때 거버넌스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얻고, 효과적인 정책을 산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전략의 한 방안으로서 성과평가 시스
템을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 외부의 의견
을 민주적으로 투입시킨다는 점에서 여론 조사나 초점 집단 조사,
공론 조사, 주민공청회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더해 외
부 인원으로 조직된 상설적인 평가위원회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
다고 본다. 세계은행의 경우에는 책임성 보장 장치로서 조사위원회
를 설치하였는데, 이를 통해 세계은행의 사업으로 인한 환경·사회적
비용과 관련한 불만들이 직접적으로 제기될 수 있었다. 위원회는 독
자적인 조직으로 세계은행 직원이 아닌 외부인들로 이루어졌는데,
주 임무는 세계은행이 특정 사업을 통해 자신의 환경·사회적 기준을
준수하는지 조사하는 것이다.(O'Brien, 2000) 이러한 전략은 해당 거
버넌스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하는 이
들은 이를 통해 시화호 관련 갈등을 합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하는 반면 이것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측에서는
협의회가 거버넌스라는 기제를 이용해 수자원공사와 정부에 의해
시민단체가 개발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 개
발에 대한 반대를 막고, 오히려 개발에 대한 지지를 받기 위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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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협의회를 이용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이러한 우
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에 있어 제도 설계도 중요하지
만, 실제로 이를 운영함에 있어 민주성과 책임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서는 참여성 대표성 분권화 투명성 측면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도, 그렇다
고 완전히 실패하지도 않았다. 수많은 갈등사례들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상당히 성공한 축에 속한다.40)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사
례들과 비교했을 대 상대적으로 성공한 것일 뿐이지 그 자체로서
충분한 성과를 일궈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버넌스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면 결과적으로 그 거버
넌스는 제대로 수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거버넌스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밋빛 기제가 아니다(Jessop, 1999). 거버넌스는 항
상 실패할 가능성을 내제하고 있다(Ansell and Gash, 2007). 진지한
고민과 노력을 통해 필요한 제도들을 구성해내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낼 때만이 상호협력적인 갈등해결 기제로서 거버넌스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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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has earned attention as it allows the members to
exchange opinion, minimize conflicts through mutual under-
standing and negotiation, and derive mutually reciprocal results
outside the exclusive and direct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public policies or resolving soci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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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ticipants of governance can consist of various entities,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civil organ-
izations, companies, and groups of individuals.
Without the accountability of governance, however, ‘governance’
may not be able to justify itself but used only as a vain term of
cooperation. If democracy, participation, and transparency are not
secured, governance may end up being a simple description with-
out meaning. In this case, the entities of governance except for
the government are usually controlled or ruled over by the gov-
ernment without the equality of position and role.
Therefore, this study selected Sihwa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which is receiving polarized evaluation of success
and failure, as the case of study, and re-analyzed it in terms of
participation, representation, decentralization, and transparency of
governance with emphasis on the conflicts of 2006 that caused
some civil organizations to leave the Commission. Participation
means whether various interested persons are participating in the
governance and representation means whether the participants of
governance have the attribute to represent various interested
parties. Decentralization means whether the right of speech and
the right of decision-making are fair within governance and
transparency means whether the activities and meanings of gov-
ernance are transparently disclosed.
According to this analysis, Sihwa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excluded the local residents and the civil organ-
izations from the governance in terms of participation. Als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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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council members and the civil organizations that participated
in the Commission failed to represent the position of local resi-
dents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 terms of decentral-
ization, not all participants had the right of speech in the dis-
cussion of development and not everyone agreed to important
decisions. In terms of transparency, only resources and outcomes
were provided, but they were not enough for the people outside
the governance to comprehend and evaluate the internal activities.
In conclusion, Sihwa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can
be perceived as successful in terms of its system, but it did not
secure democracy and responsibility in terms of operation and
failed to establish consensus.
Since system and operation are inseparable relationship, un-
democratic operation of governance forced to fail as a result de-
spite basic institution exists that supports success of governance.
In order to be recognized governance as a consultative group, it
requires democratic legitimacy and it would be possible when
participation, representative nature, decentralization and trans-
parency are met.
Therefore, governance should secure democratic legitimacy to
accomplish properly, and gets an enthusiastic support of citizens
and comes up with an effective policy accordingly.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suggested a conclusion dif-
ferent from that of preceding studies, which derived positive re-
sults about Sihwa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with
emphasis on the process of withdrawal of the civi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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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used to participate in the governance. Also, it has general
significance as it points out the problems of governance that is
suggested as a success case and proposes the improvement
measures required to make it a desirable case of governance.
